
主要 經濟 懸案

국내 지하 경제 규모와 문제는?

1. 왜 지하경제인가?

(정의) 지하경제1)의 사전적 정의는 불법적 행위(마약, 매춘 등), 조세회피 및

탈세 등의 목적으로 감춰진 합법적 행위의 혼합으로 구성됨

- (지하경제 행위 구성) 지하경제 행위의 유형인 불법적 행위와 합법적 행위는 크게 화폐

거래와 非화폐거래로 구성되며 합법적 행위는 다시 조세 포탈과 조세 회피로 구성됨

< 지하경제 행위 구성 >

행위
유형

화폐거래 非화폐거래

불법적
행위

·도난물품의 거래, 약물 제조, 매춘, 도박, 밀수, 모조품
제조

·뇌물수수, 고액불법과외, 불법정치자금등

·현물거래(약물, 마약, 장
물, 밀수 등) 본인 사용을
위한 약물 재배·생산 및
절도

합법적
행위

조세
포탈

·자영업자의 미신고(노상판매 포함)
·합법적재화및서비스와관련된미신고 및허위·조작

부분 (허위 소득 신고, 무자료 거래, 고리의 사채로 발
생한 이득 부분, 부동산 투기로 발생한 시세차익의
조작, 분식 회계를 통한 기업의 비자금, 향락산업, 미
등록업체, 비영리단체를 위장한 상업적 활동 등)

·공사원가의 가공계산 등

·합법적 재화 및 서비스의
현물 거래

조세
회피

·적법한 회계시스템 사용을 통한 종업원 원천
징수액 축소

·이웃간의 거래

주 : Schneider, Shadow Economies Around The World- Size, Causes, and Consequences ,
Journal of Economic Literature , 2000년 논문에 근거하여 한국 실정에 맞게 재구성함

(지하경제의 범위) 지지하경제의 범위는 Gutmann, Feige, T anzi 등이 정의하

였으며, 본 보고서의 지하경제 범위는 합법적 행위를 통해 이루어진 부가가치에

대한 조세포탈 및 조세회피 부분으로 정의함

- (Gutmann의 범위) Gutmann은 지하경제를 지중 경제(Subterranean Economy)라

하고 세금 부과로부터 벗어나 거래라고 정의하였으며 이러한 경제에서 발생되는

지중소득은탈세된 소득과 공식적 국민 소득에 포함되지 않는 소득으로 구분하였음

1 지하경제는 Undergr ound Economy, Hidden Economy, Black Economy, Unr ecor ded Economy,
Shadow Economy 등으로 불리어 짐. 본보에서는 Underground Economy를 사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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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eige의 범위) Feige는 지하경제를 비정상 혹은 변칙경제(Irregular Economy)라는

용어를사용하고, 현경제사회에서측정할수없는활동으로매우폭넓은의미로정의함

- (Tanzi의 범위) Tanzi는 지하경제를 좁은 의미로 미신고(Unreported) 혹은 과소보고

(Under - reporting )된 경제로 정부의 공식적 추계에 반영되지 않는 국민 총

생산 이라고 정의함

- (본 보고서의 범위) 본보의 지하경제의 범위는 Schneider와 Tanzi가 정의한

범위를 따라 합법적 행위를 통해 이루어진 부가가치에 대한 조세포탈 및 조

세회피 부분으로 정의함2)

·지하경제의 범위는 자영업자의 미신고, 허위소득신고, 무자료 거래, 고리의 사채로

발생한 이득 부분, 부동산 투기, 분식회계를 통한 기업의 비자금, 향락 산업, 미

등록업체, 종업원의 원천 징수액 축소, 이웃간의 거래 등임(2 Page 표 참조)

(연구목적과 방법) 지하경제의 비대는 공식경제(Official Economy)를 잠식하여 공식

경제의 경쟁력을 약화시키므로 최근 국내경제가 3%대 저성장의 늪에 빠진 원인 중

하나로 지하경제의 관련성을 분석해 봄

- (추정방법) 본 보고서는 한국의 지하경제 규모 파악을 위해 현금보유가 직·간접세,

이자율, 소득, 소비 등에 의존한다는 화폐수요방법을(Currency- Demand)3) 사용

함

·(화폐수요방법) 1919년∼1955년 간 미국의 지하경제 규모 파악을 위해

Cagan(1958)에 의해 처음 사용된 화폐수요방법을 Tanzi(1980, 1983)는 한층

발전시켜 1929년∼1980년 동안의 미국의 지하경제 규모를 측정함

·(선정이유) 지하경제의 존재가 조세포탈 및 조세회피를 목적으로 경제주체들이

현금을 보유한다는 가정과 지하경제를 적절히 대변해 주는 시계열 변수를 구

하기 어려움으로 본 추정방법이 선택되었음

2 지불되지 않은 가내생산 , 자발적 비영리 서비스 행위, 범죄 행위는 포함하지 않음

(S chn e ider (20 0 0) 참조)

3 화폐추정 방법이외에 지하경제를 추정하는 방법으로 공식 및 비공식 경제성장을 잘 대변

해주는 변수인 전기소비 지수를 사용하는 전기소비추정방법론(E le ctr icity Cons ump tion

Me th o d), 지하경제를 구성하는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구조화하는 기법인 모델접근법

(Mode l Appr oach ) , 설문참여자의 자발적 회신, 세무조사 및 기타 납세순응방법을 사용하

는 서베이·표본추정 등과 같은 직접추정방법 등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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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다시 고개 드는 한국의 지하경제

(지하경제 규모 증가) 한국의 지하경제 규모는 1993년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1999년 GDP 대비 16%대에 이르렀으나 이후 상승세로 再반전되어 2003년 GDP

의 약 21%(약 150조원)로까지 확대된 것으로 나타냄

- 1980년대 후반이후 국내 지하경제 규모 추이는 3 단계로 구분할 수 있음

① (지하경제 증가 기간: 1988년~1993년 ) 1989년부터 1993년까지 한국의

지하경제 규모는 약 14%에서 19%로 증가하는 추세를 보임

< 한국의 지하경제 규모 >
(GDP 대비 %)

② (지하경제 감소 기간: 1994년~1999년) 1994년 금융실명제 도입, 1997년 외환위기

여파로 인한 소비 감소, 1999년 IT Boom으로 폭발적인 주가상승기를 겪었던 1990

년대 후반기의 지하경제 규모는 약 18%에서 16%로 축소되는 경향을 보임

- (지하경제 감소 이유) 금융실명제로 인한 지하경제 자금의 공식경제로의 유입, 유동성

부족으로 인한 지하경제 자금의 활용, 외환위기로 인한 투자손실 회복을 위해 주가상

승 시 지하경제 자금의 주식시장 유입 등이 이 기간 동안 지하경제 감소의 이유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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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동성 위기로 인한 소비감소) 외환위기로 인하여 1998년 최종민간소비지출은

1997년 275조 4천 4백억 원에서 약 13% 감소한 240조 3백억 원이었음

·(주식시장 Boom) IMF 외환위기 이후 1999년 정부의 IT 벤처 지원 정책으로 인한

주식시장의 Boom으로 당해연도 총 주식거래대금은 전년도 대비 약 427% 증가하는

현상을 보였으며 이는 지하경제 규모를 축소시키는 역할을 한 것으로 판단됨

③ (지하경제 재상승 기간: 2000년~2003년) 그러나 경기 부양을 목적으로 정부

의 다각적인 경기 부양책이 시도된 2000년~2003년 기간동안 한국의 지하경제

규모는 약 19.6%에서 약 21%로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음

(선진국보다 높은 한국 지하경제 규모) 1998년 기준 한국의 지하경제 규모는

GDP 대비 약 16.6%로 선진국보다 약 1.6%p~7.7%p 높은 수치임

- (선진국의 지하경제 규모 추이) 선진국들의 경우 1998년에 지하경제 규모가 8.9%~15%

수준을 기록하고 있으며, 1995년까지 증가추세이나 이후 정체상태에 있음

·미국의 GNP 대비 지하경제 규모는 1970년 2.6~4.6%에서 1998년 8.9%로 약

168% 증가, 호주, 캐나다, 프랑스, 독일 등의 지하경제 규모는 1960년대

GNP의 5% 미만에서 1998년 들어 GNP의 약 13% 이상을 차지하였음

·총 직간접세부담의 증가, 노동시장에 대한 정부의 규제, 국민연금 납부의 부담 등으로

인하여 주요선진국들의GNP 대비지하경제규모증가의원인으로작용하였음4)

< 일부 OECD국가의 연도별 지하경제 규모 >
(단위 : GDP 대비 %)

1960 1970 1980 1994 1995 1996 1997 1998

미국 2.1-4.1 2.6-4.6 3.9- 6.1 9.4 9.0 8.8 8.8 8.9
호주 - - - 13.0 13.2 14.0 13.9 14.1

캐나다 - - 10.1- 11.2 14.6 15.0 15.1 14.8 15.0
프랑스 - 3.9 6.9 14.3 14.8 14.9 14.7 14.9
독일 2.0-2.1 2.7-3.0 10.3- 11.2 13.1 13.9 14.5 15.0 14.7
영국 - 2.0 8.4 12.4 12.6 13.1 13.0 13.0

자료 : Schneider, The Shadow Economies of Western Europe , Journal of Economic
Affairs , 1997

4 Schneider (1994)의 『Can the Shadow Economy be Reduced through Major T ax Reform? An
Empirical Inve stigation for Austria』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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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지하경제 증가의 원인은 무엇인가?

(정부의 인위적 경기 부양 정책 지하 경제 확대) 1999년~2003년까지 지하

경제 규모 증가는 조세체계의 단순화, 실질 이자율 감소로 인한 공식경제

로의 자금 유입 유인 상실, 내수 경기 진작을 위한 인위적인 부동산 시장

부양 및 신용카드 발급 남발 등에 기인한 것으로 판단됨

- (조세 체계의 단순화) 지속적인 세제 개편으로 단순화되어 온 한국의 조세 체계는

세제행정상의 효율성을 증대시킬 수 있었으나, 오히려 최근 지하경제를 증

대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함

·조세체계가 단순화될수록 경제주체가 부담해야 할 稅부담은 조세당국에 의

해 쉽게 포착이 가능하여 지하경제를 증가시킬 수 있어 최근 지하 경제 규

모 증가의 원인으로 작용함5)

소득세 과표계급수 변천: 1983년~88년(16개), 1989년~90년(8개), 1992년~92년(5

개), 1993년(6개), 1994년~95년(6개), 1996년~2001년(4개), 2002년 이후(4개 및 1996

년~2001년보다 낮은 구간별 세율 인하 단행) 등임

·세제의 불형평성 및 효율성 제고를 위해 정부는 직접세의 세율 단순화 및 인하, 양

도소득및이자소득과 같은여유자금에 대한 중과세등의 각종 세제개혁을단행함

< 주요 세제개혁 연혁 >

연도 주요내용

1989년 ·비실명금융소득, 부동산양도소득 등에 중과세, 상속·소득·특소세 세율 단순화

1992년 ·이자배당 소득 등에 대한 과세 강화 및 소득세율의 단순화,

1994년

·소득/법인세율 인하, 부가세 면세점 상향 조정(400만원 600만원)

·금융소득 종합과세제 도입

·신고납부제 도입

2001년

·법인세제 인하(1억원 미만 15%, 1억원 초과 27%)

·연금소득 과세 체계 개선

·기준경비율제도 도입

5 Pommerehne(1983, 1986)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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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의단순성을측정하는조세복잡도측정지수는1999년약0.26에서2003년약 0.28로증가하

는추세를보이는점으로보아한국의조세시스템은점차단순화되고있는것으로판단됨

< 조세의 복잡도 >

자료 : 국세통계연보, 각호

·HHI(Herfindahl & Hirschman Index)를 이용한 조세복잡도 측정 지수는

(연도별 전체 세수에서 각 세목이 차지하는 비중)2 으로 계산됨. 값이 커질

수록 조세는 점차 단순화되는 것임

- (실질 이자율 하락으로 인한 공식경제 투자처 상실) 내수경기 진작을 위해 단행

한 금리 인하 정책은 물가 하락과 맞물려 실질 이자율 감소를 초래하여 지하경제

자금이 공식 경제로 흘러가는 길목을 잡아 지하경제 규모의 증가를 가져옴

·1990년대말 8~9%이던실질 이자율은 지속으로하락하여 2003년약 1.8%대로하락함

< 실질 이자율 추세 >

(단위 : %)

자료 : 한국은행



主要 經濟 懸案

·(부동산 시장 자금 유입으로 인한 단기 시세차익) 일부 지하경제 자금의 부

동산 시장 유입과 주택 경기 활성화를 위한 정부의 재정지출의 확대가 지가

상승으로 이어져 단기 시세차익을 이룬 것으로 판단됨

< IMF 외환위기 이후 주요 주택경기 활성화 대책 일지 >

자료: 김용창, 『한국의 토지 주택정책』, 2004.

연도 주요내용

1998년 ·주택경기 활성화를 위한 자금 지원 방안(국민주택 중도금 5조 6,400억원 지원)
·재건축 및 재개발사업지원

1999년
·주택자금 지원(중도금 4조원 및 추가 지원금 1조 7,522억원)
·주택구입 자금 상환액 소득공제 확대
·주택구입 자금 대출 인하

2000년

·11조 7,000억원 상당의 국민주택기금 지원
·분양중도금 대출 한도 상향 조정 및 대출 금리 인하
·지방건설 활성화를 위해 사업비의 50%까지 지원
·재개발 조합원에게 이주전세금을 신규 지원하고, 건설자금 융자이율 인하

2001년
·신축 주택 구입 시 양도소득세 면제
·부산, 대구, 천안 등 6개의 신시가지 개발 착수
·임대주택 활성화를 위해 공동주택용지의 임대주택용지를 20%에서 30%로 상향

부동산경기부양을위한재정지출규모: 1998년~2001년간약 23조원에달함

전국·강남의 지가 상승률: 2002년 16.4%, 강남지가는 27.4%나 각각 증가함

< 부동산 지수 변화 추이 >

자료 : 국민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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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용카드 발급 남발) IMF 이후 내수 경기 부양을 위한 정책의 일환으로

사용한 신용카드 발급 남발은 신용불량자의 양산과 사채시장 규모의 확대로

이어졌으며 이는 다시 지하경제를 증가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함

·(신용불량자 수 증가) 신용불량자수는 2000년 약 2백 84만 명에서 2003년 약

3백 70만 명으로 약 78.5%나 증가하는 현상을 초래함

연도별 신용불량자 수 : 2000년 (2 ,084 ,017명 ) 2001년 (2 ,450 ,303명 ) 2002년

(2 ,635 ,723명 ) 2003년 (3 ,720 ,103명 )

·2002년~2003년에 현금서비스 한도 축소 등으로 인한 돌려막기와 신용불

량을 면하기 위해 私金融(대부업체 및 카드깡 포함) 수요가 급증6)한 점

으로 보아 이 기간 동안 사채시장의 규모는 지하경제 규모의 확대를 야기

시킨 것으로 판단됨

금융감독원 설문조사에 따르면 2001년 이전 1,288명이(설문자 중 33%) 사금융을

이용하였으나 현금서비스 한도 축소 및 대출정보 공유범위 확대 등에 따라 2002

년~2003년 사금융 이용자 수는 1,994명으로(52%) 증가한 점으로 보아 사금융 시

장의 규모가 2001년도를 기준으로 급증한 것으로 판단됨

2003년 기준 1인당 무등록업체 사금융 이용액 약 1,530만원, 전채 신용불량자의 30%

정도인 1백만 명이 사용 가정 시: 약 15조원이 不法私金融으로 사용된 것으로 추

정되며 이는 2003년도 전체 지하경제 규모의 약 10%로 추정됨

- (근로시간의 감소 및 비정규직의 증가) 노동 근로시간 감소 및 비정규직 근로

자수의 증가는 지하경제 규모를 증가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판단됨

·(근로시간의 감소 및 비정규직의 증가) 노동근로시간의 감소와 비정규직의

증가는 공식경제 노동자로 하여금 지하경제의 파트타임과 같은 이중 직업을

가지게 함으로써 지하경제 규모를 증가시킨 것으로 보임7)

6 금융감독원, 『사금융 이용실태 분석을 위한 설문조사 실시결과 및 시사점』, 200 5 .1

7 Jennifer Hunt (19 99)는 노동시간의 감소는 지하경제를 증가시킨다고 실증적으로 밝혔으며
De Gijs e l(19 84)는 조기퇴직은 퇴직자가 비정규활동의 참여를 증가시킨다고 증명함



主要 經濟 懸案

< 연도별 주당 평균 근로시간 >

자료 : 통계청

4. 지하경제 규모의 증가 무엇이 문제인가?

(성장률 하락) 지하경제의 증가는 부분적으로 소비를 증가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

나 국내경제 자원을 생산적 부분으로 활용하는 것을 제한하여 경제성장률 하락 등

과 같은 부정적 효과를 발생시킴

- (지하경제 규모 포함 시 경제성장률 훨씬 높다) 전체 지하경제의 규모가 공식

경제에 포함될 경우 경제성장률은 공식 발표치보다 높음. 예를 들어 2003년의 지하

경제 규모를 합친 경제성장률은 약 5.1%로 추정됨

·2004년 지하경제규모가 2003년 지하경제 규모보다 8% 성장했다고 가정하면

(이는 1988년~2003년 동안 지하경제 평균 성장률인 16%보다 보수적인 수치임)

공식적으로 발표된 2004년도 경제성장률은 4.8%(추정치)보다 높은 약 5.4%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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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성장률 추이 >
(단위 : 년, %)

1990 1992 1994 1998 2000 2001 2002 2003

지하경제를 포함한
경제성장률

9.2 5.9 8.5 - 6.9 8.5 3.9 6.9 3.1

지하경제를 합친
경제성장률

10.4 7 .9 8.9 - 6.1 11.6 3 .7 7 .6 5.1

(직간접 세율 증가의 惡循環) 지하경제 규모 증가는 세원 규모 축소, 조세

수입 감소, 재정적자 확대 등의 악영향을 끼치며 궁극적으로 직간접세율의

증가를 가져와 지하경제 규모를 다시 확대시키는 결과를 초래함

- (실업 급여 수당 지급으로 인한 재정지출 낭비) 지하경제에 종사하면서

실업급여를 받는 부자격자들로 인해 예산 낭비가 발생할 수 있으며 이는

공식경제에 종사자들의 稅부담을 가중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함

(공식경제의 비효율적 작동) 지하경제의 증가는 경제주체들의 지하경제 참여

유인을 제공하여 공식경제(Official Economy )의 비효율적 운영을 발생시킴

- (지하경제로 인한 공식경제의 고용수급 불일치) 지하경제 규모의 증가는

공식경제에 일하는 취업자수를 감소시켜 실제로 기업이 고용하고자 하는

인력을 채용 못하는 부작용을 초래시켜 공식경제의 효율성을 저하시킴

- (공식 금융 시장 성장의 저하) 지하경제 성장의 견인차 역할을 하였던 불

법私金融시장 및 투기적 부동산 시장의 성장은 공식경제의 금융시장(예: 주

식시장)의 성장을 가로막아 기업의 자금 순환을 왜곡하는 현상을 초래함

5. 대응책은 무엇인가?

(투기적 경제활동 근절) 장기적으로 지하경제의 陽地化를 위해 단기적으로 경제이득을 취

하려는경제주체들의투기적경제활동에대해정책의일관성가지고이를막아야함

- (정책의 일관성에 따른 투기적 경제활동 규제) 공식경제의 성장을 위해 부동산시장의

성장이 필요하나 성장정책의수단으로 임시방편적부동산시장의 대책을 자제해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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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투기 억제책 적극 추진) 종합부동산세제 도입 등이 부동산 시장을 단기적으로

경제성장을 위축시킬 수 있지만, 지하경제를 축소시키기 위해서는 장기적으로 경

제의 형평성 및 효율성 향상을 위한 부동산 투기 억제책이 적극 추진되어야 함

(私金融시장의 陽地化 및 관리감독 강화) 신용카드 무분별 발급으로 인한 불법 私金融

시장의 발달로 인해 지하경제 규모의 확대가 발생한 예에서 보았듯이 건전한 私金融업

체의 양성화가 필요하며 불법 私金融에 대한 규제 및 단속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 (私金融시장의 양성화) 건전한 私金融업체에 대한 과감한 세제혜택 등을 통

한 私金融시장의 양성화가 필요함

- (私金融시장의 관리·감독 강화) 양성화 방안과 함께 고리의 私金融업체에

대한 관리·감독(무단 광고 금지, 핸드폰 문자 서비스 규제, 신용정보 공유

억제, 이자율 및 계약조건 이행 준수 여부 등)을 강화해야 함

(노동시장의 구조적 변혁) 비정규직 근로자 축소, 노령인구를 위한 일자리 창출

등과 같은 노동시장의 구조적 변혁이 필요함

- (비정규직 근로자 축소) 실업률 감소의 목적을 가진 근로시간의 감축 및

비정규직 근로자 고용 확대는 실제로 실업률 감소에 미미한 영향 및 지하경

제의 확대를 가져왔으므로 이에 대한 개선책이 필요함

·(선진국의 노동법 개정 운동) 프랑스는 35시간 근로시간을 도입한 후 일시적인

고용창출 효과가 있었으나 장기적으로 실업률 해소에 별 영향을 주지 못하여

최근 35시간 고용법을 개정하려고 함

·(비정규직제도의 개정) 한국의 비정규직 근로자 수(임시직+일용직)는 IMF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1999년(6백 52만 9천 명)에서 2002년(7백 31만 9
천명)으로 약 12.1%가 증가하였음

- (노령인구를 위한 일자리 창출) 인구 노령화로 인해 노령 노동자들의 지하

경제 참여가 가속화될 전망이며, 이들의 지하경제 참여 억제를 위해 사회보장

제도의 효율적인 운용과 고령자 일자리 창출이 선행되어야 함

(비도덕적 행동 양식 근절 교육) 지하경제의 급격한 통제는 일시적 소비 위축의 원

인으로 작용할 수 있으므로, 지하 경제 발생의 근원이 되는 비도덕적 행동 양식을 근

절하기 위한 경제 도덕 교육(Economic Moral Education)을 강화하여 근본적이며 안

정적으로 지하경제를 축소시켜 나가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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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 프로그램 활용) 세금에 대한 기본적 교육(예: 탈세와 체납 등이

우리경제에 미치는 영향)의 유소년 교과과정 수록 및 인터넷 교육 실시

·(국세청청소년 세금교실의개편) 국세청에서는 청소년 세금교실을 운영하고 있

으나 조세 포탈, 체납 등과 같은 탈세행위에 대한 교육이 부족한 현실이므로 인

터넷 세금교실 사이트의 개편이 필요함

윤여필 연구위원 (3669- 4181, ypy @hri .co .kr)


